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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hange is the law of life.

And those who look only to the past or 

present are certain to miss the future.” 1)

1963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는 냉전기 국제질서를 독립과 상호의존이 공

존하는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어느 한 나라의 문제도 더 이상 순수한 국내 문제가 아니

라고 강조하며, 서방 세계가 무역 장벽 완화를 통한 “경제적 통합”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문장은 이를 함축적으로 담은 유명한 연설 대목이다. 그로부터 6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세계는 정치･경제적으로, 기존 강대국이었던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

와 급부상한 중국이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 국면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

다. 세계 무역 체제 또한 미국과 서방 중심의 자유무역체제에서 신보호주의가 세계 무

역 규범으로 급격히 부상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급변하는 대

전환기에 대한민국 역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지금까지 개방경제를 통한 고도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최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1인당 GDP 대비 한국의 1인당 GDP 비율이 금

융위기 이전까지 약 50%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2023년 이후 약 

4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에

서, 과거의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이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경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래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케네디의 연설에서 드

러난 문제의식처럼 민간과 정부 모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하며, 본 연구는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변화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번영을 이끌어 온 GATT–WTO 체제 기반의 자유

무역 질서는 현재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화의 

이면인 소득 불평등 심화를 극명히 드러냈고, 이는 각국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

이 득세하는 정치적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대 후반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은 무역 적자 해소 자체라기보다 기존 패권국 미국의 전략적 견제로 이해할 

1) Address in the Assembly Hall at the Paulskirche in Frankfurt, June 25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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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고 이러한 흐름은 이른바 ‘신보호주의(new protectionism)’로 인식할 수 있다

(Irwin, 2020).

신보호주의는 사실 1970년대 중반 1차･2차 오일쇼크와 경기 침체를 계기로 선진국

들은 자국 내 실업과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율 관세 대신 자율적 수출규제, 

반덤핑 관세, 수입할당제, 기술･위생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

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유무역주의가 국제질서로 유

지되면서 국제무역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무역 개방도가 정체를 겪는 이른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 국면에서 

신보호주의는 더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Albertoni, 2021; 

Evenett and Fritz, 2019).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기후 변화 대응, 국가 안보, 기술 패권을 명분으로 

한 다층적 신보호주의의 전형이다. 경제 인프라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기

화된 상호의존성’(Farrell and Newman, 2019)의 양상은, Allison(2017)이 제시한 투키

디데스의 함정 논의처럼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역 질서의 긴장을 심각하게 증대시키

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구조 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신보호주의가 한국 경제에 

<그림 1> 미국 대비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GDP 비율 (1986–2024)

주: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eries code NY.GDP.PCAP.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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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이 대내적인 ‘성장 전략의 질적 전환 실패’라는 내부적 한계와 맞물려 증폭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지난 40년간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GDP가 미국 대비 어느 

수준에 위치해 왔는지를 보여준다.2) 한국은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미국의 약 50% 수준까지 수렴했지만, 이후 구조적 정체를 거쳐 최근에는 40%대 초반으

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으나 이

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였다. 동

일한 대외적 세계화 둔화 환경 속에서도 국가 간 경로가 이토록 크게 갈라진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여부가 대외 통상 여건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과거 성공적이라고 평가

되는 정책과 제도가 선진국 시대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으며,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대한 국내외 

추계 역시 1990년대 이후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 내수･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정체 등 대내적 요인과 더불어, 신보호주의 확산이 한국의 성장 잠

재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대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과거의 정부 주도･추격형 성장 전략에 안주할 경우 일본과 유사한 저성장･정체 경로에 

수렴할 위험이 있는 반면, 규제･제도의 개혁, 인재･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생산

성 도약에 성공한다면 신보호주의 환경 속에서도 싱가포르와 같이 새로운 성장 경로를 

개척할 여지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보호주의를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세

계경제 구조와 한국경제 발전 전략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시적･제도적 충격으로 해석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적인 대외 통

상 협상 대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 연구들(구자현 외, 2023; Park, 2023)과 

달리, 본 연구는 신보호주의를 거시경제 전반의 공급 능력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항구

적 ‘비용 인상 충격’으로 진단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이라

는 대내 구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2절에서 무역 체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제3절과 제4절에서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 및 보호무역주의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

2) <그림 1>은 PPP 기준이 아닌 명목 달러 기준 비율이므로 환율 변동이 반영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비 각국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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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5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제6절

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무역 체제의 역사적 변천

세계 무역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기의 보호무역 심화, 1947년 이후 GATT–WTO 체

제하에서의 관세 인하와 교역 확대, 그리고 최근 신보호주의의 부상이라는 세 단계를 

거치며 큰 흐름을 형성해 왔다. 본 절에서는 무역 체제의 변화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

하기 위해, 먼저 세계 무역 체제가 겪어온 역사적 순환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의 신보호주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특징들과 관련 정책들을 소개

한다. 우선 Ⅱ.1항에서는 국제 분쟁과 관련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본 연

구의 본격적 연구시기인 대공황기 보호무역주의, GATT-WTO 자유무역, 이후의 신보호

주의시기로 나누어 역사적 사실과 경제학적 평가를 살펴본다.

1. 세계 무역 체제 역사

여기에서는 우선 관세율 추이를 통해 무역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무역 갈등 

사례를 검토한다.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 의하면 

과거 무역 체제의 변화를 길게 살펴보면 대공황 이후 자유무역시기는 보호무역 시대보

다 역사적으로 오히려 짧고, 보호주의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신보호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2>에서 보듯 대공황 이후 GATT–WTO 체제

하에서 미국 평균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3) 최근의 관세율 

상승과 신보호주의 부상은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보호무역 사이클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세계 중심국들의 무역 갈등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신보호주의의 등장 역시 

패권 전쟁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llison(2017)은 신흥 강대국이 기존 지배 강대

국을 위협할 때 발생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을 분석하며, 지난 

500년간 16건의 사례 중 12건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3) 관세총액을 총수입액과 관세대상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총수입 대비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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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의 미･중 관계가 매우 위험한 구조적 긴장 상태에 있음을 시

사한다. 이미 2014년에 중국의 GDP는 구매력 기준 미국을 추월했고(World Bank, 

2024), 기술 및 군사 분야에서도 맹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기존 질서를 

흔들며, 양국의 무역 분쟁은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패권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즉 

신보호주의는 이러한 패권 경쟁에서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체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대표적으로 대공황기 보호무역시대, GATT-WTO 자유무역 시대, 신보호주

의라는 세 시대적 특징을 고찰하고 경제학적 진단을 수행한다.

2.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1929년의 대공황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실물 경제를 타격하며 시작된 매우 심각한 

재앙이었다. Federal Reserve History(2013)에 의하면, 1920년대 과열된 신용 투기 붐

으로 폭등했던 다우지수는 뉴욕 연준의 할인율 인상 이후 1929년 10월 대폭락했고, 

1932년에는 고점 대비 89%나 증발했다. 이러한 금융 붕괴는 곧장 실물 경제로 전이되

<그림 2> 미국의 평균 관세율 추이 (1821-2025)

주: 이 그림은 미국의 총수입액(All Imports) 대비, 그리고 관세대상 수입액(Dutiable Imports) 대비 총 관세수입

으로 계산한 평균관세율을 도시한다. 자료는 Tax Foundation,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 

Census Bureau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한 Statista를 사용하였고 2025년 자료는 추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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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대량 실업을 낳았다. Lebergott(1948, p.51)에 따르면 1929년 

3.2%였던 실업률은 1933년 24.9%까지 치솟았다.4) 이처럼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일자

리를 잃는 극심한 수요 위축의 악순환은 각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으로 선

회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자 1930년 미국 의회는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제정했다. <그림 3>은 당시 급격한 관세율 변화를 보여준다. 대공황 직전

인 1929년 40.1%였던 관세율은 스무트-홀리법 제정으로 44.7%로 올랐고, 1932년에는 

과세 대상 수입품 기준 59.1%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5)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인상에 대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교역국들은 

보복 관세와 수입 쿼터를 도입했다. U.S. Bureau of the Census(1975, Series U 324)에 

따르면 1929년 약 23억 4천만 달러였던 미국의 대유럽 수출액은 보복 관세가 본격화된 

1932년 7억 8천만 달러로 3년 만에 66.5% 급감하였다. 관세 전쟁과 보복 조치의 결과, 

4)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민간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으로 1930년은 약 8.7%로 시산됨.

5) 이 수치는 미국 역사 통계 Series U-212에 근거한다. Crucini(1994)는 관세율 급등이 법적 세율 인상

보다 급격한 디플레이션에 기인함을 주장하였다.

<그림 3> 미국의 유효 관세율 추이 (1920-1940):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충격

주: 이 그림은 1920-1940년 기간 동안 관세대상 수입액 기준으로 측정한 관세율을 보여주며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U-212) 자료 및 Crucini(1994)의 연구 자료와 동일하다.



8 한국경제포럼 제 19권 제 1호

세계 무역은 급감했다. 국제연맹 통계(League of Nations, 1935, p.12)에 따르면, <그림 

4>와 같이 1929년 100이었던 세계 무역 명목 가치 지수는 1933년 35.2까지 폭락하여 

약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극심한 디플레이션이 겹치며 세계 경제 후생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림 4> 세계 무역의 동향 (1929-1935)

자료: Reconstructed from League of Nations (1935)(League of Nations, 1935, p.12).

무역의 급감은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국의 화

폐가치를 경쟁적으로 하락시키는 ‘환율 전쟁(Currency War)’을 벌였다.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며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약 30% 절하되었고(Officer, 2025), 

미국 역시 1933년 금본위제를 이탈한 뒤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했다

(Richardson, Komai, and Gou, 2013). 결국 1936년 프랑스마저 금본위제를 포기하면

서 주요국들은 환율 전쟁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무역 붕괴와 환율 전쟁을 통상적인 경기 변동이라기보다 국제기구의 부재와 

정책적 실패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첫째, Kindleberger 

(1986)는 대공황의 근본 원인을 국제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를 제공할 리

더십의 공백에서 찾았다. 영국은 능력을 상실했고 미국은 책임질 의지가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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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국이 경쟁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맞서며 위기가 전 세계로 방치되었다는 것이

다. 나아가 Eichengreen(1992)은 금본위제 잔류 국가들이 상대국의 통화 절하에 관세 

장벽으로 대응하는 “이열치열(fight fire with fire)” 전략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복 

관세와 국제 무역 위축이라는 공멸을 초래했음을 주장했다. 둘째, Madsen(2001)은 정

량적 분석을 통해 당시 무역 감소의 주된 원인이 소득 감소(14%p)보다 인위적인 보호무

역 조치(19%p)에 있었음을 실증했다. 이는 대공황기 무역 붕괴의 절반 이상이 각국 정

부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3. GATT-WTO 체제와 자유무역의 황금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이 시기는 다자간 무역 협

상을 통한 관세 장벽의 점진적 인하와 글로벌 교역의 폭발적 성장이 있었는데 Ruggie 

(1982)는 이와 같은 시대적 특성을 ‘임베디드 리버럴리즘(Embedded Liberalism)’으로 

정의하며, 국내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절충적 체제

로 설명하였다.

GATT 체제는 1947년 제네바 라운드부터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까지 총 8차례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거치며 무역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었다

(WTO, 2007). 출범 당시 22%–40% 수준이던 선진국 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후반 4% 

미만으로 급락했다.6)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 서비스 무역(GATS), 지식재산권

(TRIPS)을 포괄하는 규범 개편을 통해 1995년 강력한 분쟁 해결 기구(DSB)를 갖춘 ‘세

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으며,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자유무역 국제 질서의 

확장을 상징하는 핵심 사건이었다.

관세 장벽의 획기적 축소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개방형으로 변화시켰다. 1947년 이

후 미국의 관세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21년 기준 미국의 평균 최혜국 관세율은 3.4%

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Mayoral, 2021). <그림 5>에서 보듯 1960년대까지 5% 

이내였던 미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1970년대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1990년

대 WTO 출범과 2000년대 중국의 부상에 힘입어 수입 비중이 15%를 상회하게 되었다.

6) Bown and Irwin(2015)은 1947년 GATT 출범 당시 주요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이 통상적으로 보고되

는 40%보다 낮은 약 22% 수준이었음을 밝혔으나, 여전히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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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자간 규범 확립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 세계적인 무역 성장을 견인했다. 

<그림 6>은 대공황기 이후 세계 무역개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를 뚜렷이 보

<그림 5> 미국의 GDP 대비 수출 및 수입 비중 추이 (1929-2024)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EA (2025)).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Series: 

B020RE1Q156NBEA & B021RE1A156NBEA).

<그림 6> 1900년 이후 세계 무역개방도 추이

주: 이 그림은 전 세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GDP로 나눈 무역개방도를 도시하고 있다. 출처는 Our World 

in Data에서 ‘Trade openness over time, World’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900-1949 기간에는 Klasing and 

Milionis(2014)의 추정치를, 1950-2017 기간은 Feenstra, Inklaar, and Timmer(2015)이 인용한 Penn 

World Table 9.1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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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Irwin(2020)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GATT 제도가 ‘성장의 황금기

(golden age of growth)’를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이라 평가했으며, Baldwin(2011)은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제2차 언번들링(2nd Unbundling)’이 세계

화를 더욱 진전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무역 체제는 무조건적인 비교우위론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Bagwell and Staiger(1999)는 국가 간 상호주의(reciprocity)가 잘 작동한다는 전제 조

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일방적 관세 설정은 수입 수요를 줄여 자국 교역조건(Terms 

of Trade)을 개선하려는 유인을 낳고, 이러한 교역조건 외부성(trade externality)은 모

든 국가가 높은 관세를 선택하는 비협조적 균형(non-cooperative equilibrium)을 초래

해 후생 손실을 유발한다. 동 연구는 GATT/WTO의 핵심 원칙인 ‘상호주의’는 서로 양

허 폭을 맞추어 시장 접근 개선을 대등하게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일방적 교역조건 조

작 유인을 중화시키고 낮은 관세의 협조적 균형(cooperative equilibrium)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진단한다.

4.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그 특징

신보호주의라는 용어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선진국이 관

세 인하를 유지한 채 비관세 장벽과 각종 규제를 동원하기 시작한 현상을 가리키는 말

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전후 GATT 체제와 1995년 WTO 출범 이후의 다자 

교역질서는 최소한 2000년대 중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자유무역을 기본 원리

로 유지해 왔다. 오히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이른바 ‘하이퍼 글로벌라

이제이션’을 겪으며 전 세계 무역개방도가 급상승했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나타나듯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개방도는 정체(슬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을 보이

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가 강화되

고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되면서 보호주의적 조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의 미국발 급격한 관세 인상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에 안보 및 산업 정책이 결합

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격한 관세 인상이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어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1930년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신보호주의 확산의 이면에는 자유무역 체제가 누적해 온 경제적･정치적 명암

이 자리 잡고 있다. ICT 발달과 ‘제2차 언번들링(2nd unbundling)’으로 알려진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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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적 분절은 가치 배분과 고용구조에 새로운 불균형을 낳았다(Baldwin, 2011). 

Baldwin and Ito(2022)는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의 원천이 제조 부문에서 서비

스 부문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 조립･가공 단계는 저부가가치 일자리로 전락해 선

진국들의 산업 공동화(hollowing out of their industry)가 심화되었음을 밝혔다. 한국은 

일찍이 국내 공급망을 완성하여 ‘headquarter economy’의 성격을 유지했으나, 점차 산

업 공동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와 맞물려 2000년대 초 중국의 부상은 

미국 제조업의 쇠락을 가속화했다. Autor, Dorn, and Hanson(2013)은 미국 지역 노동

시장을 분석하여,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에 노출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일자리가 현저

히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했음을 입증했다. 이는 무역 자유화의 패자(Losers)들이 겪는 

장기적 실업과 분배 불평등이 신보호주의의 중요한 배경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무역의 이익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현실은 정치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직결되었다. Funke, Schularick, and Trebesch(2016)는 1870-2014년 기간의 

선진국 데이터를 분석하여, 금융위기 직후 극우 정당의 득표율이 평균 30% 증가했음을 

밝혔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 때와 유사하게 2008년 직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

란드,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극우정당 득표율이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동 

논문은 금융위기 특유의 정책 실패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자문화중심주의와 분리주

의 등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표출된다고 해석한다. Rodrik(2018) 역시 사회적 안전

망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초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정치적 반발을 부른다고 주장

했으며, 또한 Mayoral(2021)은 그간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대국의 상응 조치 없이 일방

적(Unilateral)으로 이루어졌기에, 상호주의(Reciprocity)가 결여된 개방이 미국 내 제조

업 고용 감소와 구조적 무역 적자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불만을 기반으로 강화되는 최근의 신보호주의는 과거의 관세 장

벽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띤다. 첫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수출통제와 CHIPS Act, IRA 등의 산업보조금을 통해 

공급망의 블록화를 강제하고 있다. 단일 글로벌 생산망 대신 지역･동맹 중심의 복수 공

급망을 선호하게 되면서 중복 투자와 거래비용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 둘째, 환경 규제

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규제가 약한 수입품에 사실상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특히 대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철강 산업 등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그린 보호무역주의’

의 대표적 사례이다(Martinus and Laopirun, 2023). 셋째, 신보호주의는 인적 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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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프라까지로 확장되었다. 미국의 ‘행정명령 14110호’(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3)는 AI 전문 인력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여 적극 영입할 것을 지

시했으며, ‘국가 AI 연구자원(NAIRR)’ 프로그램(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24)은 

국가가 직접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구축･제공함으로써 신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독점

하려는 국가 주도 신산업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신보호주의의 심화는 다자간 국제무역 질서의 구조적 약화와 강하게 맞

물려 있다. 미국은 2018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전면 재가동하여 

동맹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Bown, 2025). 특히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농산물 보복 관세 등 상호보복적 관세전

쟁이 벌어졌다. Flaaen and Pierce(2019)는 이러한 관세 조치와 보복 관세가 비용인상 

충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순효과를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Choi and Lim(2021)은 보복 관세 피해를 입은 농업 중심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하며 관세 정책이 

정치적 유인에 의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를 통제해야 할 WTO 분쟁 해결 기능의 마비다. 미국이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 재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패널 판정에 불복해 상소만 

제기하면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소 마비(appeal into the void)’가 발생했다

(Hopewell, 2025). 강제력 있는 집행 메커니즘의 상실은 규범 기반 다자주의 질서를 약

화시키고 있으며, 1930년대와 같이 국제 리더십 공백이 지속되는 한 신보호주의가 지

속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 실증분석 및 비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시기마다 구체적 양상은 달랐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자유

무역체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현재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또

한 영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경제학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제시하고 마

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관련 학술적 이론들 또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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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자유무역 이론 및 실증분석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절대우위론’에서 출발하여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1817년 제시한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에 의해 확립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 국가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적 열위

에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참여국 모두가 소

비 가능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무역이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의 손실이 

되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참여국 모두의 부를 증대시키는 ‘포지

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이라는 것이다. 현대 자유무역이론들 또한 원칙적으

로는 이러한 국가 간 포지티브섬 게임이 자유무역이론의 본질임을 인정한다.

이하에서는 현대 무역이익의 메커니즘들을 살펴보고, 대표적 무역모형을 한국경제 

자료에 근거하여 무역의 이익을 측정해 본다. 무역이익의 기본원리가 비교우위라는 것

은 무역이 자원과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비용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현대 이론은 이러한 추가 경로들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한다. 대표적인 논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이질적 기업과 ‘자원 재배치(Reallocation)’의 생산성 효과

Melitz(2003)와 그 후속 연구들(e.g., Melitz and Redding, 2014)은 무역의 이익이 국

가 간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국가 내 ‘기업 간 생산성 격차(Firm Heterogeneity)’에서 

발생함을 규명했다. 이 이론은 무역이 경제 내 고생산성 기업이 확장되고 저생산성 기

업을 퇴출되는 선별과 재배치(Selection and Reallocation)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보

여준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생산성이 높은 해외 기업의 진입으로 내수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진다. 이때 발생하는 자원 재배치 효과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 퇴출

(Exit) 측면에서 생산성이 낮은 한계 기업(least productive firms)은 경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된다. 둘째, 확장(Expansion) 측면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수

출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 셋째, 이러한 선별적 퇴출과 

확장의 결과로 총요소생산성(Aggregate TFP) 상승이 발생한다. 저생산성 기업이 점유

하던 노동과 자본이 고생산성 기업으로 이동(reallocation)함에 따라, 개별 기업의 기술 

진보 없이도 국가 전체의 평균 생산성은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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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기존의 동질적 기업 모형이 무역 개방의 효과를 주로 제품 다양성 증가와 규

모의 경제 실현으로 설명했다면, 이질적 기업 모형은 고생산성 기업의 시장 확대와 저

생산성 기업의 퇴출을 통한 산업 내 재배치(within-industry reallocation)가 산업 전체

의 평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는 저효율 기업을 인위적

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나 특정 산업을 유지할지 모르나, 장기적으

로는 자원의 생산적 재배치를 지연시켜 전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

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재배치를 촉진하도록 기존 산업에 대한 보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산업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면서도 생산성 촉진을 이룰 수 있다.

(2) 중간재 교역의 비용감소 효과

Caliendo and Parro(2015)는 리카디안(Ricardian) 모형을 다국가･다산업 구조로 확

장하고, 산업 간 투입-산출(Input-Output) 연관 관계를 적용하여 중간재 교역의 효과를 

분석했다. 동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철폐로 수입 중간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직

접 사용하는 산업의 제조 비용이 우선적으로 감소하고, 이렇게 절감된 비용으로 생산된 

제품이 다시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면서 경제 전체에 걸쳐 생산성 향상이 연쇄적

으로 증폭되는 승수효과(multiplicative effect)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파급 효과 때문에 

중간재 교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반영한 모형에서 측정되는 무역 이익은 최종재 

교역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들은 우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 인하가 회원국에 미친 정태적 

후생 변화를 분석했다. 1993년에서 2005년의 관세 변화를 추정한 결과, 멕시코의 후생

은 1.31%, 미국은 0.08% 증가하고 캐나다는 0.06%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7) 무엇

보다 중간재 및 투입-산출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후생 효과가 평균 50–

70%가량 작게 추정됨을 보여주며, 산업 간 연관 구조가 관세 변화의 후생 효과를 증폭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고 중간재 비

중이 큰 국가에서는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 및 후생 증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처럼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무역 이익을 거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Arkolakis, 

Costinot, and Rodríguez-Clare(2012)는 정태적 후생 이익(실질소득, 𝑊의 변화)이 (i) 

7) 캐나다도 교역량 자체는 증가하지만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총 후생이 0.06%로 약간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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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 지출 비중 λ와 (ii) 무역탄력성 ϵ 두 통계로 완전히 요약될 수 있다는 ACR 공식

을 제시했다.8)

W = λ 1/ϵ (1)

직관적으로, 무역비용이 하락하여 다양한 수입재를 더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면 국내

재 지출 비중 λ가 감소하며, 개방 상태에서 얻는 정태적 후생 수준은 높아진다. 무역탄

력성 ϵ은 기존 문헌에서 대략 −5에서 −10 정도로 추정되며, 그 절댓값이 클수록 동일한 

수입 규모 아래에서 정태적 이익은 더 작게 측정된다.

<그림 7>은 이러한 이론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00년 기준 미국

의 λ는 0.93이며, 무역에 인한 정태적 후생 이익은 대략 0.7%에서 1.4%이다. 반면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시산한 2020–2023년 평균 국내재 지출 비

8) 국내재 지출 비중 λ는 1에서 수입침투율(총산출 대비 총수입액)을 차감하여 정의한다. 무역탄력성 

ϵ 은 무역비용이 1% 증가할 때 수입이 몇 % 감소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7> 백분율로 계산한 무역의 이익

주: 이 그림은 Arkolakis, Costinot, and Rodríguez-Clare(2012)가 무역의 이익을 계산한 바와 같이 100(𝑊-1)을 

ϵ = -5, -10의 경우에 그린 함수이다. λ = 1인 경우가 폐쇄경제(Autarchy)이고 λ가 작을수록 국내재 지출비중

이 작고 수입침투율(1-λ)이 큰 경우이므로 개방 정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는 λ = 0.93인 미국, ◦는 λ = 0.81

인 경우의 한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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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약 0.81에서 0.86 수준이다.9) 이를 바탕으로 무역 이익을 계산하면 대략 1.5%에서 

4.3% 정도로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최근의 신보호주의 확산으로 무역 비용이 증

가하여 국내재 지출 비중이 커질 경우, 한국이 입게 될 무역 손실이 미국에 비해 매우 

막대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앞선 ACR 공식은 무역비용 변화에 따른 ‘정태적(static) 이익’만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과 기술진보 등 동학적 요인을 모형화한 연구들

이 등장했다. Hsu, Riezman, and Wang(2019)에 의하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혁신을 도입한 무역 모형을 통해, 무역 자유화가 혁신 유인을 증가시켜 장

기 성장률을 높인다. 무역 자유화는 세계 총수요를 증가시켜 혁신의 기대 수익을 높이

고, 이는 더 많은 R&D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는데, 이들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 폐쇄경

제 대비 무역의 총 이익 중 약 78%가 동태적 이익에서 비롯되었으며, 나머지 22%만이 

정태적 ACR 이익에 해당했다. 이는 기존 측정치보다 무역 이익이 훨씬 크며, 경제의 동

태적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자유무역 질서의 훼손이 초래할 장기적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Costinot and Rodríguez-Clare(2014)도 다중 섹터 모형을 기

반으로 중간재가 존재하는 한국, 벨기에 등의 경우에는 무역의 이익이 획기적으로 증가

했음을 정량적으로 보였다.

2.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학술적 비판

비교우위에 근거한 전통 무역 이론과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를 강조하는 현대 무역 

모형은 공통적으로 자원과 산업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모든 참여국의 후생이 증가한다

는 논리를 견지해 왔다. 국가 간 교역은 대체로 포지티브 게임의 성격을 지니며, 전후 

무역의 확장은 실제로 세계 경제 전반의 이익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러나 21세기에 접

어들어 심화된 세계화 과정은 국내외 불평등, 노동시장 조정의 실패, 자본 이동에 따른 

거시경제적 불안정 등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무역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일 수 있으나, 산업별･지역별로는 무역 이익

이 결코 균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재배치를 수반하기에 승자

와 패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일방주의, 극단주의, 포퓰

9) 총산출 자료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총거래표, 총수입액 자료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바탕으

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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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이 확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항에서는 자유무역주의에 비판적인 대표적 연

구들을 통해, 무역 자유화와 자본 이동이 노동시장, 임금 불평등, 국가 주권,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검토하고 신보호주의와의 연관성을 논의한다.

첫째, 무역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전통적 무역 이론은 수입 경

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즉각 이동할 수 있다는 

노동의 완전 이동성(Perfect Labor Mobility)을 가정한다. 그러나 Autor, Dorn, and 

Hanson(2013)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입 급증이 미국 지역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가정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실증했다. 수

입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은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

동참가율과 임금 수준이 구조적으로 하락했다. 나아가 해당 지역에서는 실업급여, 장애 

및 연금, 의료 지원 등 각종 공적 이전지출이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무역 자

유화의 혜택이 국가 전체로는 양(+)의 후생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 비용은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되며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국가 재정으로 전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역확대로 인해 지역 노동시장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는 보호

무역주의를 포퓰리즘 등 정치적 선동만으로 볼 수는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무역 확대가 선진국 내부의 구조적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도 자유무역

에 대한 주요한 비판 논거이다. Krugman(2008)은 1990년대까지 주류 경제학계는 개발

도상국과의 교역이 선진국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안심시키

는 합의(reassuring consensus)가 있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명목상 고숙련 산업(예: 컴

퓨터 및 전자) 내부에서도 조립과 같은 비숙련 노동 집약 공정만이 저임금 국가로 분리 

이전되는 수직적 특화(Vertical Specialization) 현상에 주목하면서, 통계표상으로는 개

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고숙련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 생산 구조는 저숙련 

산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진국 내 저숙련 노동의 수요를 크게 위축시킨

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생산 분절의 가속화는 전체 후생 증대 논리와 별개로 국가 

내부의 노동 계층 간 임금 분포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10)

셋째, 자유무역과 경제 통합은 본질적으로 국가 주권 및 민주주의의 자율성과 상충한

다는 정치경제학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Rodrik(2000)은 이를 (i) 국제 경제 통합, 

10) 그러나 동 논문에 대한 논평에서 Lawrence는 수직적 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개별 산업이나 공정에서 오프쇼어링이 한 차례 진행되고 나면 추가적인 무역 확대의 

불평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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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민국가(Nation-state), (iii) 대중 정치(mass politics)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는 정치적 트릴레마(political trilemma)로 규정했다. 관세 장벽 축소 수준에서 나아

가 각국의 국내 규제와 제도를 일치시키려는 깊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추구하려면, 필

연적으로 국내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 정책 영역은 축소된다. 반대로 민주주의

와 대중 정치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면 국제 경제 통합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국민국가 

단위를 벗어난 초국가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권한을 이양해야만 한다. 이는 무역 개방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정책 자율성의 축소라는 가치 충돌을 

수반하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역과 병행하여 진행된 자본시장 자유화(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가 초래하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문제이다. Stiglitz(2000)는 정보 비대칭이 엄존하는 

불완전한 금융시장 환경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위험 분산이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자본 흐름은 경기순응적

(procyclical)으로 작동하여, 경기 호황기에는 과도한 자금 유입으로 자산가격 거품을 

부추기고 하강 국면에서는 급격한 자본 유출과 신용경색을 유발해 실물경제의 침체의 

골을 깊게 만든다. 자본과 상품의 자유 이동이 언제나 최적의 시장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지적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분배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

한 정책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정책과 규제가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고 해도 실제 그러한 정책이 

저자가 주장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실행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3. 보호무역주의의 현대적 재해석

앞서 살펴본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적 논리가 바로 보호주의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보호무역 조치가 자국 경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

한다. 본 항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이론적 논리와, 실제 정책 사례 관련 연구를 검

토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어떤 조건하에서 경제정책 옵션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초기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학습 효과를 유도하는 ‘유

치산업 보호론’은 여러 자연실험으로 확인된다. Juhász(2018)는 나폴레옹 전쟁기 영국

의 대륙 봉쇄 당시, 수입으로부터 보호받은 프랑스 지역의 기계식 면방적 생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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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도 장기

적으로 상대국의 기술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 Shivakumar, Wessner, and Howell

(2025)은 미국의 대중국 고급 AI 칩 수출 통제는 결과적으로 중국 내 대체 GPU 개발과 

생태계 국산화를 가속화했다고 하였다. Kim(2024)은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주요 소재 

수출 규제 역시 한국 기업의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했으며, 한국의 생산

성과 자립도를 높이는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낳았음을 입증했다.

또한 1980년대 제기된 ‘전략적 무역이론’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 보조금이 자

국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Brander and Spencer(1985)는 제3국 시

장 경쟁에서 한 국가의 수출 보조금이 외국 기업의 산출을 줄이고 자국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이윤 이전(Profit Shifting)’ 효과를 증명했다. 1970–80년대 DRAM 시장에서 일

본의 산업 지원이 미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자국 기업으로 이전시킨 사례는 전략적 

무역정책의 대표적 결과이다(Irwin, 1994). 최근 Liu(2019)는 이를 다산업 생산 네트워

크 모형으로 확장해,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이나 중국 국영기업 사례처럼 네트워

크 상류(Upstream)에 위치해 사회적 한계편익이 큰 산업에 정책을 집중할 때 국가 후생

이 극대화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신산업정책(The New Industrial Policy)’은 과거의 전통적 보호

주의와 궤를 달리한다. Juhász, Lane, and Rodrik(2024)은 새로운 산업정책이 보조금이

나 관세 부과와 같은 전통적 수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막는 구체

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맞춤형 공공 서비스와 투입(customized public services and 

inputs)을 지향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본 연구가 제언하는 규제 개혁의 방향성

과 부합한다. 직접적 보조금 투입보다는 기존의 규제 절차를 정비하고 기초 혁신 인프

라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적 신산업정

책 논의는 정부의 역할을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제도 개혁에 집중

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Ⅳ. 보호무역주의의 영향: 관세효과를 중심으로

신보호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

하고 영향력이 큰 관세 인상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관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의 신보호주의는 글로벌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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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이 복잡하게 얽힌 현대 경제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을 요

구한다. 그러나 관세 인상은 본질적으로 인위적 정책으로 촉발된 ‘부정적 총공급 충격

(Negative Aggregate Supply Shock)’과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유사한 최근의 대표적 실증 연구들을 소개하고, 그 장기적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1. 보호무역주의의 경제학적 특성

본격적인 학술 연구 결과의 논의에 앞서, 관세 인상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직관적인 수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보호무역

주의는 시장 기구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을 수반하므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의도된’ 부정적 총공급충격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그림 8> 관세 충격의 스태그플레이션 효과

관세 부과 및 공급망 재편 등의 조치는 일차적으로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을 직

접적으로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안보적 논리에 따라 비효

율적인 국가로 공급망을 재편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

한, 기술 교류 제한은 지식 확산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속도를 둔화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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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과서적인 <그림 8>과 같이 이러한 전반적인 생산 비용의 상승은 동일한 물가 수준

에서 총생산량이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의미하며, 이는 총공급곡선

(Aggregate Supply Curve)의 좌상향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인상 충격은 

1970년대 석유 파동(Oil Shock), 최근의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형적인 비용 인상(Cost-Push) 충격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외부적 공급 충격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

세 충격은 국가의 정책적 의도로 촉발된 인위적 개입이며, 새로운 무역 규범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는 한 그 지속적이고 항구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경기 

변동 요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장기적으로 저해하는 항시적

(permanent)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그림 8>에서 장기균형 GDP(또는 

증가율)가 𝑌₀ 에서 𝑌₁ 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직관

적 논리가 최근의 실증적 거시경제 연구들을 통해 어떻게 정량적으로 입증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보호무역주의 문헌분석

앞서 직관적으로 살펴본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 총공급충격 메커니즘은 최근의 다양

한 거시 동태 모형과 패널 데이터 실증 연구들을 통해 정량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관

세 인상을 비롯한 보호무역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그 지속성을 분석

한 대표적인 학술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rattieri, Cacciatore, and Ghironi(2021)는 거시 동태적 정량 분석을 위한 ‘2

국가 새케인지언 동태 일반균형 모형(DSGE)’을 구축하여 관세 충격의 파급 경로를 분석

했다. 이 모형에서 관세 인상은 수입재 및 자본재 가격을 상승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중간재 비용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생산성이 높은 수출 기업의 시장 진입은 줄어들고 저생산성 내수 기업의 비중이 늘어나 

국가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게 된다. 동 연구에 의하면, 관세율이 1.75%p 증가

하는 충격이 발생할 직후 인플레이션은 1% 이상 급등하는 반면, 실질 총생산(GDP)은 

약 1년 후 0.2% 가까이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 역시 시차를 두고 각각 0.4%, 1.5% 감소

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인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이 앞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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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공급곡선의 좌상향 이동을 유발하는 동태적 비용 인상 충격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둘째, 151개국의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Furceri et al.(2019)의 경험적 실증 연구는 

이러한 관세 충격이 이론적 모형의 예측보다 훨씬 강한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인

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관세율 1%p 인상은 1년 후 산출량을 0.008%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만,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폭되어 5년 후에는 누적 0.12%의 산출량 감소를 유

발한다. 특히 국가 전체의 생산성 역시 5년 후 약 0.23% 하락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인

다. 이는 관세 충격이 단기적 경기 변동에 그치지 않고, 경제의 장기적인 거시적 공급 

능력과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항구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결과이다.

셋째,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를 전후로 한 최근의 실증 연구들 역

시 보호무역이 매우 큰 규모의 후생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Amiti, 

Redding, and Weinstein(2019)은 당시의 관세 부과가 수입 가격에 거의 100% 전가

(Complete Pass-through)되었음을 밝혀냈다. 즉, 관세의 경제적 부담을 외국 수출업체

가 아닌 자국의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월

간 14억 달러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과 추가 세금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Fajgelbaum et al.(2020) 또한 품종 및 원산지별 미시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을 통해, 무

역 전쟁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약 510억 달러(GDP 대비 0.26%)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

하였다. 특히 상대국의 보복 관세는 관세를 옹호했던 공화당 지지 지역 및 교역재 부문 

노동자들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음을 보였다.

한편, 경제사적 관점의 분석도 존재한다. Irwin(2014)은 1890년부터 1930년까지 미

국의 설탕 관세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세 정책의 비대칭적 효과를 입증했다. 

관세 인하 시에는 가격 인하가 즉각 1:1로 소비자에게 반영되었지만, 관세 인상 시에는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이 40%만 상승하여 나머지 60%의 부담을 해외 수출업자

가 짊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현대의 시장 및 수요 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한편, 

무역 정책의 효과가 시대적 배경과 품목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현대의 거시경제 모형, 글로벌 패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미시적 실증 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자국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

과 장기 산출량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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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보호주의 시대 한국경제의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무역 체제도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자유무역주의가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지만 불평등 심화

와 노동시장 조정 실패를 수반하며, 신보호주의 또한 이러한 자유무역의 폐해를 보완하

는 새로운 산업정책적 기능을 지닐 수 있다. 즉, 대외 무역 환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나라의 발전 단계와 제도적 수용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세계적인 자유무역 기조 속에서도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촉진을 결합한 정부 주도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선진국 반열

에 오른 현재, 과거의 관치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으며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신보호주의로 재편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공급 능력 훼손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하고 

민간 중심의 생산성 도약을 이루기 위해 추진해야 할 근본적인 국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의 무역정책

한국 경제는 통상적으로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1960년대 이후의 실제 무역정책 경로를 살펴보면 수출 촉진과 강력한 수입 규제가 상

당 기간 병존했음을 알 수 있다. Yoo(2017)와 Kwak(1994)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60–

70년대 한국의 산업정책은 고율 관세와 수입허가제 등 전통적 보호조치를 통해 국내 시

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출보조 및 환율정책을 동원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보

호 속 수출’ 전략을 추구하면서, 필수재에는 낮은 관세를, 국내 경쟁 소비재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에스컬레이션 정책을 취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에는 

철강, 기계 등 전략 산업에 선택적 보호가 집중되었다(Nam, 1995).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며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 조정 필요성에 따라 점진적 수입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일반 관세와 재량적 수입허가 등 구조적 보호 장치는 상당 부

분 유지되었다(Young, 1986). 수입선 다변화와 긴급관세 등을 통해 산업 조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등 조정 비용 최소화하는 이중적 통상정책이 전개되었다. 1990년대 WTO 출



신보호주의, 세계경제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과제 25

범과 OECD 가입을 거치면서 비로소 명목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수량 제한이 철폐되며 

본격적인 자유무역 체제로 편입되었다(SaKong and Koh, 2010). 이러한 발전 과정은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이 전면적인 자유무역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외 개방과 국내 산업 

보호를 전략적으로 병행한 정부 주도 정책의 산물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2000년대 이후 고도화된 선진국 단계에 진입하면서, 과거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정부 주도의 추격형(Catch-up) 성장 전략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였

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가 

둔화하며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지연 외, 2022). 경제 규

모가 확대되고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의 관치적 규제와 경직된 제도는 

오히려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자원 재배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 2002; 2021).

나아가 최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산업

이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의 중심에 놓이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

내적인 잠재성장률 둔화와 규제 경직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시경제 전반의 공급 능력을 훼손하는 신보호주의의 확산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구조

적 부담으로 작용한다(Barattieri, Cacciatore, and Ghironi, 2021). 따라서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 등 단기적 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2. 한국의 TFP 둔화 실태와 국제 비교 분석

최근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둔화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노동･자본 

투입 위주 방식에서 기술과 효율성 중심의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TFP 반등 없이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신보호주의 

환경에 대응할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감은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림 9>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미국, 아일랜드, 일본의 

TFP 추이를 지수화하여 비교한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데이터는 국가별 성장 동력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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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대의 급성장(Catch-up): 1990년대 한국은 선진 기술 모방을 통한 빠른 추

격자(Fast Follower)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며 TFP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외환

위기라는 항구적 충격 이후 미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2) 2010년대 이후의 구조적 정체(Structural Slowdown): 미국이 ICT와 AI 등 혁신을 

바탕으로 2010년대 이후에도 우상향하는 반면, 한국은 그래프 기울기가 급격히 완만해

지며 정체기를 맞았다. 급기야 2017년 이후에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TFP 수준은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선진국과의 비교: 아일랜드는 1996년 이후 생산성이 급격하게 향상되어 최근의 

5년을 제외하면 미국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GDP가 1990년 14,031달

러에서 2023년 112,895달러로 급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반면 “잃어버린 30

년”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생산성 하락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일본의 1인당 GDP는 대략 미국의 1.5배 

수준이었으나 30년 이상의 생산성 하락으로 일본의 1인당 GDP는 최근 한국보다 낮아

지기 시작했다.

<그림 9> 주요국 총요소생산성(TFP) 추이 국제 비교 (1990-2024)

주: 이 그림은 Penn World Table 11.0의 Welfare-relevant TFP at constant national prices (variable 

rwtfpna)를 사용하여 미국, 아일랜드, 일본과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보여준다. 원자료는 2021년을 모두 1로 

정규화(normalization)되어 있으나 1990년 이후의 TFP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을 1로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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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TFP 비교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미 선진

국 대열에 합류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요소 투입 기반 모

델은 한계에 달했다. 특히 신보호주의로 인해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현재, 동일 자원으

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성 주도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3. 생산성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규제 시스템의 혁신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한국에서 생산성의 획기적인 도약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혁신과 창의성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

제 시스템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와 정부지도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1) 기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의 한계와 명목적 개혁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포지

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에 기반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때는 

용이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의 속도를 저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규제 개혁은 과거에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진도 했으나, 

기존 이익 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지엽적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OECD(2021)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에 규제 개혁을 선도적으로 시도한 국가이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RRC)와 같은 핵심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회 

발의 법률안이 지나치게 많아 체계적인 규제 품질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등 실행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규제 개혁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문제로서 통계 수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한국은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세계 1위(OECD, 2024), 2024년 IMD 국가경쟁력 인프

라 부문 상위권(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2024)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

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IMD 정부 효율성 부문은 2020년 28위에서 2024년 39위

로 하락했고 관료주의 지표는 54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Schwab(2019)의 서베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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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 규제 부담 순위는 141개국 중 87위, 정책 환경 안정성 확신도는 7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러한 극명한 ‘규제 격차(Regulation Gap)’는 한국 경제가 뛰어난 디지털 엔진을 장

착하고도 무겁고 낡은 규제 시스템에 묶여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OECD(2021)는 한국의 규제개혁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many of these regulatory reforms are still relatively nascent and so have not 

yet become part of the administrative culture, particularly at the lower levels of 

the administration.”

민간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 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

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빠르게 검증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과 규제 현실의 괴리

주: OECD는 OECD(2024), IMD는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2024), WEF는 Schwab(2019) 자료를 

이용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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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적인 해외 규제 개혁 사례

싱가포르는 1990년대 이후 고부가가치 및 지식집약적 경제로 전환하면서, 기업 활동

에 대한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친시장적 규제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Kim, Loayza, and Meza-Cuadra Balcázar, 2016). 불필요한 인허가 규제를 

축소하고 사후 책임 비중을 높인 결과, TFP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규

제 경쟁력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Schwab, 2019).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에 가장 근접한 행정 환경을 구현했

다. X-Road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의 대부분을 온라인화하여 규제 준수 비용

을 대폭 절감하였고, 세계적인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e-Estonia, 2024).

영국은 대처 정부 시기 국유기업 민영화와 상품시장 규제 개혁(PMR)을 통해 과거의 

강한 포지티브 규제에서 탈피했다(Parker, 2004).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원칙 중심

의 최소 규제와 사후 감독을 정착시켰으며, OECD 내 최고 수준의 경쟁 친화적 제도를 

유지하여 민간 투자를 크게 유인했다(OECD, 2023).

아일랜드 역시 1990년대 이후 시장 개방과 포지티브 규제 철폐를 추진하여 ‘켈틱 타

이거’라는 고도성장을 달성했다(O’Brien, 200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함께 일반적 

허용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산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등 

유연한 경제 체질을 구축하였다(OECD, 2001).

(3) 정책적 제언: ‘보여주기식’ 개혁을 탈피한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해외 사례들은 민간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앨 때 비로소 국가적 차원

의 생산성 도약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첨단 신산업 분

야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지속하는 한 TFP와 성장률이 반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

로 사료된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닌 규제 패

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이토록 규제 개혁이 절실함에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은 바로 통제

받지 않는 입법 시스템에 있다. OECD(2021)의 지적과 같이, 입법의 폭증이 규제 심사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또한 김준경(2023)은 규제 영향 평가를 회피하는 의원발

의 법률안의 폭증이 한국 과잉 규제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14대 국

회에서 321건이었던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20대 국회에서 2만 3,047건으로 72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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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전체 제정 법률 중 의원입법 비중은 23%에서 92%로 급증했다. 행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과 반대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 없이 쏟아지는 의원발의 법안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규제의 확대를 의미한다.

반면 미국의 입법 과정은 엄격한 필터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LegiScan(2024)에 따르

면 제116대 연방의회(2019–2021년)에서 발의된 1만 6,601건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된 법

률은 344건에 불과했다. 한국과 유사한 수만 건의 발의 규모 속에서도 실제 규범으로 

진입하는 법률의 수는 보수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하위 규범과 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입법 과잉’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심

각한 문제이다. 국가 전반의 규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철폐는 물론, 신

규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입법 구조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 법안 발의 시 체계적

인 규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전체 규제의 양을 관리하며, 불필요한 규범을 정기적

으로 소멸시키는 전면적인 거버넌스 혁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4. 정부의 역할 재정립: ‘주도자’에서 ‘지원자’로

대내적 혁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또한 완전히 변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서 유망한 산업은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고 정부는 더 이상 유망한 산업을 스스로 정하

는 ‘주도자(Driver)’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민간이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Facilitator)’ 혹은 ‘지원자(Supporter)’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의 정

책은 규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 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자유롭

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신 정부는 당장 돈이 되지 않지만 미래 혁신의 토양이 되는 기초 과학 R&D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미국이 “행정명령 14110호”를 통해 AI 인재를 국가 안

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AI 연구자원(NAIRR)’을 통해 연구 인프라를 공공재로 공

급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2023). 미국이 공교육과 연구 시스템을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재편하듯, 한국 정부도 단

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교육 커리큘럼 자체를 AI와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여 총요

소생산성(TFP) 향상의 주역인 ‘혁신적 인적 자본’을 길러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창의적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

한 미래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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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수많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 정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혁신적인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패한 기업인

이 재창업을 지원받고, 실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교육을 받아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시장과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신보호주의의 경제적 본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의 글로벌 무역 환경은 과거와 같이 효율성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정치･안보적 요인이 결합된 신보호주의로 재편되고 있다. 

여러 거시경제 모형과 실증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입증하듯, 관세 장벽과 공급망 블록화

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항구적 부정적 총공급충격’으로 작

용한다.

이러한 신보호주의의 확산은 이미 잠재성장률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더욱더 심

각한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이다. 금융위기 이후 1인당 명목 GDP의 미국 대비 수렴 속

도는 거의 20년간 정체되었고, 주요 선진국 대비 총요소생산성(TFP)은 확연히 둔화되고 

있다. 이는 수출과 요소 투입에 의존해 온 과거의 정부 주도 성장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공급 충격에 대해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 등 수요 조절 

정책만으로 온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결국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민간 주도의 생산성 도약을 이룩

하는 내생적 성장 동력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정진욱(2022)에 의하면 한국경제학회 정회

원인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의 7대 과제 중 첫 번째가 생산성 향상 및 신

산업 육성임을 보고한다.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규제 시스템의 전면 전환이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

든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첨단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실험이 유연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역할을 시장 주도자에서 민간 

혁신의 지원자(Supporter)로 재정립해야 한다. 개별 산업에 대한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집중하고, 혁신을 위한 기반 인프라 투자와 사회적 안전망 강

화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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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주의라는 큰 흐름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할 

경우 장기 침체 경로에 진입하겠지만, 역으로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창

의성에 기반한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면 한 단계 도약한 선진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규제 제도 개혁과 정부 역할의 근본적 전환이 침체된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얼마나 중

차대한 과제인지는 학계와 정책 당국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이미 잘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패는 구체적인 변화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구조 개혁은 사회

적으로 고통을 수반하지만 “변화는 삶의 법칙”이고 “변화 없이는 미래는 없다”는 케네

디의 통찰을 되새기며, 본 연구가 제시한 역사･이론･계량 분석과 정책 제언이 한국 경

제의 성공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가 한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실행’하는 하나의 실천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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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historically and theoretically demonstrates that neo-protectionism and 
supply chain fragmentation, triggered by the post-Global Financial Crisis U.S.-China 
hegemonic rivalry, are a structural “negative aggregate supply shock” permanently 
lowering Korea's TFP and potential growth rate, and presents tasks for the Korean 
economy's leap forward. The Korean economy has already experienced prolonged 
TFP growth slowdowns and potential growth declines, and such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re highly likely to structurally make Korea's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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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during the past high-growth period, now act as constraints blocking 
autonomous private innovation in the current advanced economic system. For 
fundamental structural improvement and continuous productivity leaps, this study 
proposes, instead of short-term policies: 1) fully reorganizing the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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